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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는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것은 행정환경의 측면에서
는 민주적인 행정환경의 구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행정가치적 측
면에서는 ‘알 권리’라는 공익의 실현과 맞닿아있다. 제도가 도입
된 지 15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
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절차라는 제도
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청구가 거부되었을 경우 국민의 권리
를 주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인 행정소송에 주목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피청구기관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다.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처분을 내렸을 때, 청구인은 불복절차로
서 행정소송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취한 정보공개청
구의 경우 정보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며 정
보공개제도를 판단할 때 법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에
서는 정보공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구하였다.
정보공개법을 근거법령으로 한 판례 중, 비공개 정보 사유를 명
시하였으나 공개 판결이 내려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각 판례에서 다루어진 비공개정보 사유별로 
나누어 판결의 경향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
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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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정부조직의 유형에 따른 조직변수, 공익의 정
의에 따른 비공개정보의 필요성·범위를 평가하는 정보변수, 정보공
개법 개정에 따른 환경변수 각각이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 기간을 두고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중에서는 조직의 기
능 변수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전 기간에 걸쳐 로짓 분석
을 실시했을 때, 조직의 기능 변수 중 산업경제기관일 경우와 정보
유형 중 개인정보보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개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직의 기능에 따라 제시
되는 비공개 사유의 구성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정부 조직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조직이 취급하
는 공공정보의 유형과 그 구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유형이 공개 판결에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조직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1
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
정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기업 비밀 보호를 사유로 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한 경우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법 개정 전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직의 기능 
중 공개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전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
었던 정보변수들이 개정 이후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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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유형에 해당할 경우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질서유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 판결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개정 이전에는 공개 판결에 유의미한 영
향력을 가진 조직변수가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제도의 변화가 전반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판결의 변화에 일부분 영향을 미친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정보요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요인이 공통적으로 공개판
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분
석하였을 때, 질서유지 요인은 개정 이후 공개 판결의 가능성을 높
이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조직요인에서는 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
했을 때 산업경제기능이 공개 판결에 강한 유의성을 갖고 있었으나, 
법 개정 전후로 나누었을 때 그 유의성은 사라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첫째,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제도 하에서 개인정보보호 유형에 해당하는 비공개사
유가 제시된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서 공개 판결이 내려질 가
능성이 높다. 이것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부분공개제도를 사용하여 
정보를 공개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정부가 정보공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기능에 따라 공개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통계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직의 기능에 따
라 제시되는 비공개 사유의 구성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데에서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정부 조직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조직
이 취급하는 공공정보의 유형별 구성 및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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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정보공개제도. 비공개정보. 불복절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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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3년 안전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부 3.0을 “공공정보를 적극
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
으로써,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
였다(안전행정부, 2013).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정보공개의 대상기
관 및 범위 확대, 사전공시제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마련 
등,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선제적으로 공공정보를 공개하겠
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3.0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정부-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이다(오영균, 2013).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
부’라는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투명한 정부’의 수단으로는 공공정보의 공개를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통계자료 등을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개
인의 프라이버시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
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최고위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적극
적인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우윤석, 2014). 이러한 정책추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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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기반으로서 정보공개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 보장과 국정운
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1998년부터 발효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및 동 시행령
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2013)에 따르면 정보공
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
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
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로서 도
입된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율은 1998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4년 이후 대체
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95.8%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이 제도
가 실효성을 획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여러 논문을 통해 진
행되어 왔다.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법·제도의 정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정보공개법이 도입되기 전후의 연구
는 정보공개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도입·운영하고 활성화 할 것인
가를 논하는 규범적 논의가 많았다.
정보공개제도의 실증연구는 크게 효과성을 탐구한 연구와 정보공
개행태의 영향요인을 탐구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효과성을 
탐구한 선행연구는 주로 수요자 측면에서 인식도 혹은 만족도를 분
석하거나, 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예가 많았다. 반면 영향
요인 연구는 주로 정보공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 있
었다.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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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
다면, 공개청구가 거부되었을 경우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적
극적인 수단인 불복절차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정보공개제도의 불복절차 중 행정소송에 대해 논의를 한 논문은 
적었다. 특히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피청구기관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다.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처분을 내렸을 때, 청구인은 불복절차로
서 행정소송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취한 정보공개청
구의 경우 정보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된다. 
정보공개제도를 판단할 때 법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그 근
거 법률로 명시한 판례 중 정부를 피고로 한 판례를 분석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다만 비공개 사유에 대한 판단이 본 연구의 주요 문제
이므로, 판결 내용에서 비공개처분 당시 처분청이 제시한 비공개 사
유가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판례는 제외
한다. 따라서 대상 판례는 중복된 판례를 제외하고 총 177건이다.
시간적으로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판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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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은 정보공개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이 본격적
으로 시행된 해이다.
2. 연구의 방법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켜 거버넌
스(Governance)를 실현하는 수단인 동시에, 정책 추진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대를 통해 사전 갈등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
관이 다루고 있는 정보는 국가 혹은 정부의 핵심 정보, 공익과 관련
된 정보 등이 포괄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제약하지 않고 공개할 
수는 없다. 이것은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과 연결된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1차적으로는 피청구기관이 정
보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처분을 내렸을 
경우, 청구인은 불복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보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된다. 따라
서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법원의 공개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각 판례에서 다루어진 비공개
정보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판결의 경향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
으로 로짓분석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판결례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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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익의 개념적 논의와 공공정보
1. 공익의 정의
공익(public interest)은 매우 다의적으로 정의된다. 한 편으로는 
공익이란 분명히 인식이 가능한 실체로서 행정의 기준으로서 역할
을 한다는 입장과, 다른 한 편으로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고정된 것
도 아니어서 행정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가
장 대립적으로 맞서고 있다.
전자는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실체설이라고 부르지
만, 실체설에서도 공익의 실체를 전체효용의 극대화, 도덕적 절대가
치, 공유하는 이익으로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유민봉, 2012). 
공익을 전체효용의 극대화로 보는 입장은 Bentham(1948)의 개념
을 따른다. 즉, 사회구성원의 총 효용이 극대화하는 것이 공익이라
고 보는 것이다.
한편,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은 사회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규범적으로 옳은 절대가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본다. 마지막으
로 공유하는 이익으로 보는 입장은 사회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
유되는 공동의 이익(shared common interest)이라고 주장한다
(Barry, 1958; 유민봉, 2012). 즉 공익을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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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조되는 공통적인 관심분야로 본다.
후자는 공익을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타
협되어 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로 보는 입장이
다. 이를 과정설이라고 한다.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상충되는 이익
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 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Herring, 1936). 이 때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다. 적법성이 우선되어
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결
과를 예측·점검하고 이해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가능한 한 종합
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실체설은 공익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임과 동
시에,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게 나타
난다. 반면, 과정설은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상호
간 균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학설의 대립에서도 알 수 있듯 공익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면
서 동시에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행정국가화 된 시점에서는 이전보다도 더욱 
그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두 학설 모두 공통적으
로 인정하는 것은 공익이 ‘공공’의 이익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모
든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공익이란 특정 사회구성원이 아닌 일반 사회 내
지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에게 차별 없이 두루 관계되는 이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유민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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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 권리의 개념과 공익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근거가 되는 ‘알 권리’에 대한 논의는 행정
학과 법학에서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이재진(2005)은 비록 알 권
리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그 시작은 자치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아무
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의견형
성과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구하고 전파할 수 없다
면 소용이 없다.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자유롭게 정보를 추구할 수 있는 자
유와 권리가 알 권리다(배정근, 2009).
많은 연구자들은 알 권리를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정의 다
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는 권리로 개념화하고 있다(Gauthier, 1999). 단순히 정보를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유를 방해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액세스권(Right of 
access)까지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헌법적 권리로서 알 권리는 크게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
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구현, 김정순, 2006). 소극적 측면에서 
알 권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
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허영, 2010)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권영성, 2010)를 말한다.
알 권리는 법학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기본권
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예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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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보기 어렵다. 다만 독일 헌법 제5조 제1항과 세계인권선언 제
19조에서는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성낙인, 1998).
우리나라에서 알 권리에 대한 논의는 1989년 헌법재판소의 결
정1)을 계기로 구체화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례에서 “국민
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 공개를 구할 권리로서 인정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알 권리를 헌
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학자들은 견해가 다소 다르게 나타
나는 측면은 있으나, 헌법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
으므로 알 권리란 자유권적 측면과 청구권적 측면을 함께 포함한다
(성낙인, 1998)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헌법적 근거를 헌법의 어느 조항에서 찾는지는 이견이 있는
데, 헌법 제21조 제1항, 제1조 제1항, 제10조, 제34조 제1항 등에
서와 같이 여러 규정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권영성, 2010). 정보공개제도는 알 권리를 구
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헌법 상 명시적으로 알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신, 정보공개법이 이를 헌법상의 권리로서 확립시키
고 있는 것이다.
알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본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알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제한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정보공개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헌법적 권리인 ‘알 권리’를 
1)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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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면서도, 한편으로 행정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3. 공공정보의 정의
알 권리를 행사하여 얻을 수 있는 공공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가가 문제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정보가 무엇인지
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조 제1호는 “정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
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고시인 ‘공공
정보 제공 지침’에 따르면 “공공정보”란 위 정보 중 DB등의 정보로
서 국가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규정된다.
한편 김승태(2005)는 행정정보란 행정과정에서 획득·생성되어 
체계적으로 축적·가공·유통·활용되는 제반자료로서, 행정의 주체
(공공기관) 및 객체(국민)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공공정보(Public data)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
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면
서 얻게 되는 다양한 정보 가운데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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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가 많다. 이 때 공공정보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
지 여부와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 따라 저작물의 구체적 이용 범
위를 정하게 된다(배대헌, 2011). 이들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공개
하는 것보다 더 큰 공익을 얻을 수 있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
익 적합적인 판단이 된다. 즉 공공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공익이다. 이렇게 공익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 정
보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현행 정보공개제도 하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따른 공개여부가 행정부의 판단에 달려있고, 불복절
차 중 하나인 행정소송에 따른 공개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 
이것은 공익 보호를 위해 공공정보의 공개가능성을 행정부와 사법
부가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불복절차를 거쳐 최종적으
로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현행 정보공개제도 하에서 사법부가 생각
하는 공공정보의 공개기준을 고민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의 실태만
을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2절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
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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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기 위하여 실정법 상에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청구권의 기본적 
내용과 한계, 권리행사의 절차와 방법,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구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인 알 권리를 사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로 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과 국민 간의 정보전달체계가 행정기관의 주도 
하에 일방적·임의적·비공식적 내지는 부분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쌍방적·공식적 채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민이 행정정보의 
단순한 피동적 수행자가 아니라 주어진 권리행사로서 당연한 요구
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김승태, 2004).
정보공개제도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며, 이는 민주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Cooper, 1986). 국민이 부족한 정보를 
정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가의 
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를 적극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
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행정안전부, 2014) 
목적이 있다.
2. 정보공개제도의 제도내용 및 변화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2004년부터 5차례의 개
정을 통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개선을 지속해 왔다. 개정된 정
보공개법은 비공개대상 정보의 축소, 공공기관의 사전적·자발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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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 의무화,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를 통한 정
책수립·집행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여러 획기적인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정충식, 
2012). 2004년, 정부는 보다 쉽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자적 정보공개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2006년 4월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통하여 온라
인을 통해 본격적인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한 정보공
개법은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할 수 있
도록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
하여 이의신청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에서는 정보공개법 제정·개정안 중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 등 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정을 제외하고, 주요 
제·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한다.
1) 1998년 제정법안 (법률 제 5242호)
정보공개법은 1996년 12월 31일 처음 제정되어 1998년부터 적
용된 법률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개념이 대두하고, 행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민
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제반사항을 최초로 정한 법률안이다. 정보
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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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전부개정법안 (법률 제 7127호)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공개제도를 종전보다 개선하기 위해 전면 개정을 시
행하였다. 이 개정안에서의 주요 변화내용은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
거 마련, 사전공표개념의 도입,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 강화, 정보
공개심의회제도 도입 등이다.
아울러 이 법안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가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 
강화이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에 관한 정보의 무단유출가능성 등 
폐해를 고려하여 비공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에 규정
형식이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특
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되었지만 2004
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
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변
경하였다. 이러한 규정형식의 변화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개정이유
에 종전보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
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학 분야에서는 이 개정을 통해 개인식별정보형식에서 
프라이버시보호형으로 규정양식을 변경하였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구체적으로 김용섭(2013)은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이
전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
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 정보의 형식과 유형에 따른 사항적 요
소를 기준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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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또는 자유의 침해라고 하는 정성적 요소를 기준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이 때 개인식별형이란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하는 것이고, 프라이버시형이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본다.
3) 2006년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 8026호)
2006년의 정보공개법 개정은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공공기관 각각의 업무 성격을 고려
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ᆞ공개하도
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
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9조 제3항을 신설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였다.
4) 2013년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 11991호)
사전공개제도, 정보공개심의회 구성비율의 제한 등의 규정이 신
설된 법안이다. 사전공개제도는 2004년 전면개정 당시 신설되었던 
‘정보의 공표’ 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서 제도적 변화의 의미가 있
다.
이 때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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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박근혜정
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원문공개제도2)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
정이 이루어졌다.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
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다.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 표 
1 >과 같다.
2) 원문공개제도란 공개대상 전자결재 문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공개청구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결재문서를 원문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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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사본, 복제물 교부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도 공개방법에 포함(2004)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미리 공개(2004)
원문정보공개
도입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령에 의해서만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 규정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등의 추상적 기준 
삭제 등(2004)
·기관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2006)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 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지도·지원하도록 규정(2011)
신분보장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2013)
< 표 1 > 정보공개법의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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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2004)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요건 명시(201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2013)
·청구인의 요구대로 결정할 경우 미개최 사유 
인정(2013)
불복절차 보완
·불복구제요건 완화, 이의신청기간 연장, 
제3자 권리구제 강화(2004)
·청구 후 20일 경과에도 공개 여부 미결정 시 








·청구목적 미기재, 청구인 요구에 따라 공개
·공개여부 결정 처리일 단축(15일→10일)
·정보의 양 과다 시 기간 분산,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2004)
·2회 이상 반복청구 시 내부종결 처리 (2011)





·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책임 행정 
강화(2008)
출처 : 안전행정부(2013)을 기초로 정리
18
3. 비공개 사유의 규정 및 유형
1) 비공개 사유 각호의 내용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공
개대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열거규정으로 비공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의 일반적 법
률유보 조항(제37조 제2항)이나 언론자유에 대한 유보조항(제21
조 제4항)에서 찾을 수 있다(배정근, 2009). 정보공개법 제9조는 
제1항 각호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
보의 부존재 혹은 청구기관의 오류가 아닌 이상,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
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는 각
각 다른 공익을 대표하고 있다.
(1) 제1호 :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
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
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타법 혹은 명령에 의해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
는 정보를 보호한다. 2004년 전면개정을 통해 다른 법률 또는 법률
에 의한 명령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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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가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나열된 규칙만이 한정된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김성배, 201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에 따르면,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
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
이다. 
(2) 제2호 : 국방 등 국익 침해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익과 관련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국익에 관한 정보는 국가의 존립
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대
표적 영역이다. 그러나 법학분야에서는 제1호에서 법령으로 지정된 
국가기밀을 모두 비공개 대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제2호에서는 국
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에 관련한 정보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보호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자칫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제
정된 기존 국가기밀 관련 법체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성낙인, 2001).
(3) 제3호 : 국민의 생명 등 공익 침해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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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다.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 이전까지는 ‘기타 공공의 안전
과 이익’이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
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공개법을 규
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공
개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4) 제4호 :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
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다. 이 규정은 형사범죄의 처리 
및 사법절차에 관한 것으로, 일반 추상적인 사법절차에 관한 정보가 
아닌 구체적인 범죄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성수, 2008).
이 조항은 상당히 많은 비공개 대상을 열거하고 있지만,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로 대별된다. 대법원은 2003두12707판결에서 이 조항에 해당하려
면 재판이나 법집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알 권리의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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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
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등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만한 정보
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한다.
행정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는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수행을 
오히려 어렵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
며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제5호는 이러한 
취지에서 일반 행정업무와 관련된 정보 중 제한된 범위에서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하여 열거하고 있다(표성수, 2008).
(6) 제6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
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2004년 정보공개법 전부공개법률안에서 개정된 것
이다. 제정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되었지만 2004년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이라는 부
분을 삭제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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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변경하여 종래의 
개인식별정보형식에서 프라이버시보호형으로 규정양식을 변경하였
다(김용섭, 2013).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
위를 확대해석하는 2012년 6월에 2011두2361 전원합의체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개인식별정보만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사
생활의 비밀 및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정하명, 2014).
(7) 제7호 :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한다. 해당 정보를 비
공개정보로 규정한 것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은 설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인 등의 
운영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노출될 경우 법인 등의 운영, 경쟁 기타 
사회적인 지위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8) 제8호 :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
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에 따라서는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게 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심각한 정보의 불평등, 비대칭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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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이익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야기되는 불이익이 정보공개를 통
하여 얻어지는 공적인 이익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를 공개
하지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표성수, 2008)으로 보인다.
2)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비공개대상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보의 유형을 나누는 방법은 다
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나누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성배(2010)는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규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유, 공공복리를 위한 
사유, 기본권충돌과 관련된 사유로 분류하고 있다. 성낙인(2001)도 
역시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크게 볼 때 국익에 관
한 정보, 공익에 관한 정보,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정보 특히 개인
정보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기준으로 현행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를 나누어 볼 
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유로는 제1호의 법령상 비밀·비공개, 
제2호의 국방 등 국익 침해가 해당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사유는 제3호의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4호의 재판관련 
정보 등, 제5호의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8호의 특정인의 이
익·불이익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유로서 제6
호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제7호의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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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총 정보공개청구건수 추이
출처 : 1998년도 ~ 2013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행정자치부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현황
1) 정보공개청구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접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래 
< 그림 1 >을 보면,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에는 불과 
25,475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으나, 2013년에는 364,806건의 
청구가 접수되어 1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3) 정부는 2004년 이후 정보공개 통계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원이 보유하는 기록정보 자료에 대한 청구 및 처리에 관한 통계
가 분리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리현황만 산출
한다(안전행정부, 2013). 본 논문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1998년~2003년 사이
의 정보공개청구건수 역시 국가기록물 청구건수를 제외하고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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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기관별 정보공개청구건수 추이
출처 : 1998년도 ~ 2013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행정자치부
또 눈여겨 볼만한 특징은 2007년 이후 정보공개청구가 눈에 띄
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온라
인 공개청구 서비스4)가 실시된 해이다. 즉 정보공개청구가 급격하
게 늘어나게 된 것은 이전에 비해 집에서 손쉽게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 그림 2 >에서 보듯 공공기관을 크게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했을 때,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
이 이루어지는 기관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직접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사한 이유로 중앙행정기관 중
4) 온라인 정보공개 시스템의 출범 초기에는 정보공개 단일창구포털로서 ‘열린정
부(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2013년 정보공개
법 개정 이후 원문공개서비스도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탈
(wonmun.open.go.kr)’에서 정보공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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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직접적으로 국민생활에 관련된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충식, 2012). 
2) 불복수단의 규정과 이용 현황
(1) 불복절차의 규정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여기에 이의가 있는 정보공개청구의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수단은 정보공개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걸쳐 규정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3가지가 있다.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
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이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
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
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
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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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제기할 수 없다.
특기할만한 점은 일반적인 행정쟁송 절차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역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가능하다는 점이다. 다
만 행정소송을 거친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불복절차의 운영현황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행정심판은 
정부 관할 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고 결정을 내
리기 때문에 결국 행정부의 판단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
고 소요비용도 적기 때문에 소송보다 쉽게 불복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불복수단 모두 정보
공개청구건수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제기건수가 증가하
는 추세이다. 이의신청 건수는 1998년 17건에서 2013년 1,223건
으로 70배 넘게 증가했다. 행정심판 역시 22건에서 312건으로 15
배 가까이 늘어났다. 행정소송 역시 증가하는 추세는 동일하지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
가 눈에 띄게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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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1998 17 22 1 
1999 56 28 6 
2000 80 31 5 
2001 96 26 10 
2002 156 68 30 
2003 383 152 33 
2004 439 55 42 
2005 645 210 43 
2006 869 197 53 
2007 1,221 258 64 
2008 1,146 190 59 
2009 1,236 121 27 
2010 1,347 166 75 
2011 1,655 211 70 
2012 1,123 319 67 
2013 1,223 312 146 
계 11,692 2,366 731
※ 201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표 2 >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불복수단 제기 건수
이어서 불복절차 중에서 행정소송의 판결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 < 표 3 >의 행정소송 처리현황을 보면, 먼저 계류중인 소송의 
수가 총 소송 제기건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계류중으로 표기되는 사건은 소송을 제기한 해에 판결이 이루어
지지 못한 채 다음해에 판결이 넘겨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각 인용 소계 공개율
1998 1 0 1 1 2 50.00 3
1999 6 1 2 2 4 50.00 11
2000 5 3 2 1 3 33.33 11
2001 10 2 1 0 1 0.00 13
2002 19 8 3 0 3 0.00 30
2003 16 2 11 4 15 26.67 33
2004 14 10 12 6 18 33.33 42
2005 19 15 7 2 9 22.22 43
2006 24 19 3 7 10 70.00 53
2007 29 20 9 10 19 52.63 68
2008 21 24 3 11 14 78.57 59
2009 11 9 4 3 7 42.86 27
2010 21 19 28 7 35 20.00 75
2011 40 17 2 11 13 84.62 70
2012 37 11 9 10 19 52.63 67
2013 69 37 16 24 40 60.00 146
※ 201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표 3 >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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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한 값 대비 인용 판결의 비율로 도출하였다. 우선 취하·각하
의 경우 판결의 결과에는 포함되지만, 소송이 성립되지 않아 실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기각은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
며 인용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미이므로, 실제 정보공개청
구된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와는 엄밀하게 따진다면 다른 용어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비공개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인의 
불복수단으로서 취해지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인 본
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인용판결은 정보공개, 기각판결은 정보비공
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 표 3 >의 공개율은 이러한 이해 
하에 취하·각하로 인해 소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판결 
수 대비 인용 수로 도출하였다.
판결의 수가 너무 적은 2000년 이전을 제외하고, 2001년 이후
의 공개율을 따져보면 2004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5년 이후에는 공개율의 증감방향에서 일정한 추세 없이, 들쑥날
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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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보공개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는 법·제도의 정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 
최근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실증분석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실증
연구가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제도의 효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보공
개제도에 대한 관료·시민 등의 인식수준을 평가하는 데에서 그치
는 경우가 많았다.
1. 정보공개법 및 제도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
정보공개법이 도입되기 전후의 연구는 정보공개제도를 실제로 어
떻게 도입·운영하고 활성화 할 것인가를 논하는 규범적 논의가 많
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정보공개의 요구권’으로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최창훈(1982)의 연구이다.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 연구(구병
삭, 198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제도 도입 논의(이승종 외, 
1991),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및 도입 형태의 제시(성도경, 1997; 
정충식, 1997) 등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논하는 시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한 1998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12개국에 불과하였으
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것이었다. 한국의 국가
적 특성 상 다른 국가와 다른 행정문화 하에서 제도 도입 및 정착
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따라서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2004년 이후 5차례의 근거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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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개선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최근의 논의는 새로이 중시되고 있는 가치나 개념들을 정보공개
법과 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보공개법이 이들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김미경(2008)은 최근
의 거버넌스(Governance) 논의 하에서 담론민주주의에서의 이상적
인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참여자간의 정보격차의 방지 및 정보접근의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하명(2014)은 개인정보보호가 중시되고 있
는 최근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공개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지 법
적 시각에서 논하고 있다.
2. 정보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정보공개제도가 의도한 그 효과를 얻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 중 
많은 수가 설문지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김승태(2003)는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집행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행활동과 관련
된 자료의 객관적 분석과 함께 정보보유자인 공무원과 정보공개 수
요자인 주민 등 관련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
한 인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무원과 주민을 대
상으로 실시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성과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
를 분석하였다.
박종관, 윤주명(2004)은 행정정보에 대한 욕구, 행정정보공개제
도 이용 실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평가, 그리고 정책대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정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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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욕구에 비해 시정의 공개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시민들
의 정보공개청구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제도에 대한 
무지 및 시간의 부족,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
구의 주된 목적은 사업상의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입수한 정보의 
유용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행정정보의 실제 입수매체 및 선호
매체로는 지역 언론이 가장 높게 선택되었다. 정보공개에 걸리는 기
간은 평균 약 5일이었으며, 기간의 적정도는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
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정보공개조례에 매우 높은 관
심도를 나타냈다.
박돌봉(2006)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의 실효성 제고를 위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행정
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
정보공개제도의 실태를 분석해보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공급자인 
관계 공무원들과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실증연구이기는 하나 기관의 정보공개행태를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과 시민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제도를 평가하는 연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제도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이재완, 정광호(2011)은 정보공개의 공급측면에 대한 연구가 상
당히 많이 축적되었으나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수요측면에 대한 분
석이 거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행정정보공개청구의 수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16개 광역시도 단위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신청한 정보
공개청구건수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지식정
보인프라 중 도서관 수, 행정규모를 나타내는 공무원 수 및 행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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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심각성 중 지방세 소송건수는 정보공개청구건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시민참여 중 투표율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행정정보공개행태 및 행정정보
공개청구의 연관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 전별, 정광호(2008)
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렇듯 정보공개제도의 효과성을 탐구한 선행연구는 주로 수요자 
측면에서 인식도 혹은 만족도를 분석하거나, 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예가 많았다.
3. 정보공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정보공개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도적, 탐색적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우선 행정정보공개의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탐색적 연구로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
황을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제시한 연구(김승태, 2009), 전자정
보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정하명, 2009), 중앙정부와 위원회의 행
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상황에 대한 연구(최서우, 2009),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 측면 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윤광석, 2010)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제도의 행태측면에 대해 계량분석을 시도한 연
구로는 장지원, 문신용(2004), 안병철(2009), 이명진, 문명재
(2010), 임진희, 이준기(2010), 최정민, 우지숙(2011), 백진선
(2012), 최정민(2013), 홍정화, 이광원, 조용현(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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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원, 문신용(2004)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관련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제도
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보공개율과 기
관별 청렴도, 민원접수건수, 고객만족도, 공개청구건수 간의 상관분
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기관
청렴도와 고객만족도, 청구건수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평
가하였고,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정보공개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평가와는 달리 실제 회
귀분석 결과 유의도 수준 10%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는 
고객만족도 뿐이었다는 점이 분석의 한계로 보인다.
안병철(2009)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업무·권력 특성에 따라 
정보공개행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기능, 조직업무특성, 권력부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정보공개
요인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분산분석, T-test, 상관관계분석, 영향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기능에 따라 국가관리기능, 사회문화기능기관으로 
나누고, 업무에 따라 집행기관과 기획기관으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권력부서이면서 기획업무수행 
기관일수록 회피 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소극적 정보공개행태를 비
권력부서이면서 집행업무수행 기관일수록 공개 지향적 성향으로 인
해 적극적 공개행태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이명진, 문명재(2010)는 공공기관 중 중앙정부기관의 부, 처, 청
을 대상으로 기관의 정보공개행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
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기존 연구들과 정부의 정보공개운영평
가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부족함에 대한 원인을 제도의 미비,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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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공무원의 무지와 태만 등 제도적 장치나 개인적 차원에서 인
식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이와는 다른 기관의 의도가 정보공개제
도의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보공개제도를 정보공
개행위의 차별성과 공개대상정보 선정의 주체성을 기준으로 4개 유
형으로 나누고, 정보공개청구제도는 이 중에서 의무적 공개이면서 
수동적인 정보선정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는 정보공개
현황에서 산출한 양적·질적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처리의 속도이며, 
독립변수로서 기관의 규제 사용, 기획 기관, 기관의 업무적 폐쇄성
이라는 회피요인이 기관의 기능과 상호적으로 기관의 정보공개행태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기
능 등 조직적 요인에 의하여 체계적인(systemic)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임진희, 이준기(2010)는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공기관의 업무담
당자가 업무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여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1명의 공공기
관 업무담당자를 심층 인터뷰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의 설명책임 지
향성, 정보원의 특성은 배경요인, 정보관리체계의 특성, 정보제공 중
재자의 역할은 상황요인, 제공자의 정보소통 특성은 절차상의 요인
으로 업무제공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경요
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제공 종료하기까지 전 과정에 영향
을 미치며, 상황요인은 제공할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고 추출, 가공, 
전달하고 제공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며, 절차상의 요
인은 정보제공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지숙, 최정민(2011)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미 부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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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비공개 등 공개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신
청할 경우에 개최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여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
적으로 대면회의가 서면회의보다 공개율이 높고, 비공개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백진선(2012)은 기관의 정보관리수준과 반응성이 정보공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개인적·기관의 의도가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기관의 정보관리수준과 반응성이라는 요인이 기관이 
요청받은 정보를 양적으로 많이, 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찾는데 영향
을 줌으로써 ‘자료 부존재’ 사유를 줄임으로써 정보공개 결정에 반
영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기관의 정보관리수준은 
양적 정보공개율에서만, 기관의 반응성은 질적 정보공개율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보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최정민(2013)은 정보요인, 직무요인, 환경요인으로 설정된 각 요
인들이 관료 수준에서 정보공개처리 담당자의 정보공개행태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2004년 정보공개법의 전면 개정 전후로 관료
의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관료의 공개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정
보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공개 처리 공무원은 시민과 관련 
집단의 비난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회피동
기에 따라 재량을 발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
한다.
홍정화 외(2014)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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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행태를 분석하였다. 정보공개
법 주요 비공개 규정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에서의 분석 기준을 살
펴보는 것은 공공기관의 행태를 확인하는 데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
하면서, 행정심판결정례에서 나타난 쟁점으로서 공개청구 된 정보의 
해당기관의 보유사실 및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국민의 알 권
리 및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업무수행의 공정성의 이익형
량, 정보주체가 갖게 될 명백한 이익과 제3자의 이익 침해의 문제들
이라고 지적하였다.
종합하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실증연구는 그 분석단위가 기관에
서 일선관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공개율의 
평가를 통해 정보공개행태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 공통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 설문조사의 대상도 일선관료부터 시민,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집단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고 있다.
4. 정보공개제도 관련 판례연구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판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중에는 정보공개청구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쟁점이 될 만한 사
안을 정리하고 판결 동향을 정리하는 연구(김용찬, 2003; 채우석, 
2004; 이서열, 2005)가 다수를 이루었다. 한편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기록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제기된 판례(김용섭, 2013), 
KBS 추적 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이인호, 2011) 등 주로 사회적
으로 이슈가 되었던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평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정보공개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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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간의 관계를 다루는 논문들(노기호, 2012; 정하명, 
2014)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이용되는 비공개 정보 조항의 범위, 분석
방법과 관련한 판례연구는 이순자(2009), 배정근(2009)이 있었다.
이순자(2009)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항 별로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판례에 의해 
추상적·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에 대해 기준이 마련된 것도 많았
지만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규정들도 많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공개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배정근(2009)은 1998년 이후 대법원의 정보공개소송 판결을 통
계적·법리적 양 측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양적 분석 결과, 전반적
으로 대법원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이익을 비공개의 이익보다 중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비공개조항이 
보호하려는 기본권 및 법익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보았
다. 비공개조항의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기관이 이 조항을 자의
적으로 확대해석해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질적 분석 결과, 개별 판결에 대한 질적 분석에서는 공
공기관이 비공개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례가 적지 않
다고 분석하였고, 비공개조항이 안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
였다. 종합적으로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알 권리 정신에 비춰볼 때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언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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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판례연구는 대부분 법학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경우에도 동향 분석 수준에 머무르거나, 사
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비공개 정보를 중심으로 판례를 연구한 예도 비공개 정보의 해석 
범위와 법원의 견해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
하는 질적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5.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법·제도의 정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정보공개법이 도입되기 전후의 연구
는 정보공개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도입·운영하고 활성화 할 것인
가를 논하는 규범적 논의가 많았다.
정보공개제도의 실증연구는 크게 효과성을 탐구한 연구와 정보공
개행태의 영향요인을 탐구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효과성을 
탐구한 선행연구는 주로 수요자 측면에서 인식도 혹은 만족도를 분
석하거나, 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예가 많았다. 반면 영향
요인 연구는 주로 정보공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 있
으며, 기관단위에서 유의미하게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조직의 권력성, 업무특성(안병철, 2009), 기능(이명진, 문명재, 
2010) 등 조직적 요인이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었다.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
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
다면, 공개청구가 거부되었을 경우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적
극적인 수단인 불복절차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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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공개에 대한 실증분석 가운데 불복수단을 고려한 연구는 종
속변수인 정보공개율에 불복수단을 거쳐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여 
질적 정보공개율을 고려한 이명진, 문명재(2010), 행정심판에 주목
한 홍정화 외(2014) 뿐이다.
공공정보 및 그 공개여부가 공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개에 
관련해서는 행정부 및 사법부가 함께 관여할 필요가 있다. 불복절차
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현행 정보공개제도 하에
서 사법부가 생각하는 공공정보의 공개기준을 고민하지 않은 채 정
보공개의 실태를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비공개 정보를 사유로 
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해 봄으로써 공공정보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알아봄과 동시에, 정보
공개여부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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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1절 연구문제 및 분석틀
1. 연구문제
1) 조직요인과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분을 분석한 연구(안병철, 2009; 이명진, 
문명재, 2010)에서는 공개결정행태가 기관의 조직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조직적 특성이 그 조직에
서 산출하는 정보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난 조직요인은 권력성, 업무의 특성(기획, 집행기관), 
기관의 기능(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기능)이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 권력기관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
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집행기관일수록 적극적 정보공개행
태를 기획기관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았
다. 마지막으로, 국가관리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율이 낮게 나타났
으나, 사회문화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가관리기능 행정부처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사회문
화기능 행정부처일수록 적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보인다. 산업경
제 기능 기관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직 요인이 해당 조직에서 취급하는 공공정보에도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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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면, 법원에서 조직적 특성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판결
의 결과에서 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
에서 정보공개 소송의 판결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와 동일한 경향
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기관의 특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조직 권력성’이 큰 권력부서들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에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까지 방대한 양의 정보
를 소유한다. 따라서 가장 민감한 정보(비밀문서)로 분류되는 대부
분의 정보를 소유, 생산한다. 그렇다면 이들 조직이 가진 정보는 비
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판결에서도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한다면 공개청구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가설 1 : 권력기관일수록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다
‘업무 특정성’은 조직의 핵심적인 업무가 정책기획 업무인지 집
행업무인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정부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
할은 정책의 형성 및 집행이다. 기획기능은 주로 새로운 정책 계획 
시책 법령안 등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므로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 통합 관리와 
보고 등의 기능이 중요시된다(김기환, 2005). 즉 기획기능은 업무
특정성이 높은 분야이다. 담당자가 분명한 반면 업무의 내용은 비정
형적이다. 집행기능은 이와는 반대로 수립된 정책 제도 법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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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집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처리가 거래
지향적(transaction-oriented)이고, 집행에 필요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김기환, 2005). 따라서 기획기능과 달리 
업무 특정성은 낮지만 업무의 내용은 정형적이다. 기획기능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정책수립과정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정보가 많으므로 
3호 내지 5호의 비공개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집행기능기관은 이미 결정된 정책에 따라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집
행하므로 정책과정에서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
가설 2 : 기획기능기관은 공개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고, 집
행기능기관은 공개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조직의 기능’은 정부조직이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로 보는 분류(정용덕, 
1993; 송하진, 1993; 김기환, 2005)가 일반적이다. 국가관리기관
은 외교, 국방업무와 질서유지 업무 등의 공공재를 제공하며, 공권
력을 행사한다. 산업경제기관은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기관으로 업무
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문
화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제공기준 및 제
공내역이 주로 보유한 정보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관리기관이 보유
한 정보는 2호 내지 4호의 비공개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산
업경제기관 및 사회문화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비공개사
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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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 국가관리기관은 공개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고, 산
업경제 및 사회문화기관은 공개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 제도요인과 판결
제도적 변화를 정리해 본 결과, 우선 1998년 최초 도입 이후 
2004년 전면 개정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형식의 변화가 나타
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식별정보형식에서 프라이버시보호형으로 
규정양식을 변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 이후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2004년 개정 전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공개정보항목(6호, 7호)에 관련된 항목의 경우 보다 비공
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요인
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 문언의 변화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연구문제 2 : 제도의 변화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구체적으로 볼 때,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형식이 변함으로써 6, 
7호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 때 개인정
보를 보는 방식이 변하면서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을 제하고 공개하
는 부분공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설 4 : 2004년 전면개정 이후, 개인정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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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비공개 처분 당시 제시하는 비공개 
사유는 2개 이상의 사유를 복합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분공개의 증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뿐만 아니라, 다른 사
유의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개정이라는 변수요소가 전체적으로 공개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점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한다.
가설 5 : 2004년 전면개정 이후,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비
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
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은 비공개정보 범위의 축소
와 추상적인 법 조항을 구체화시키는 등 행정정보를 판단하는 기준
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 이전의 법
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결이 2005년까지 나타났던 점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의 공개판결은 눈에 띄게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도가 도입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도의 성숙 효과 
등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다. 따라
서 법 개정 전후 어떤 요인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
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표 4 > 개념적 분석틀
2. 분석틀
분석 방법은 먼저, 정보공개법을 근거법령으로 한 판례 중, 비공
개 정보 사유를 명시하였으나 공개된 판결을 중심으로 기술통계 분
석을 통해 각 판례에서 다루어진 비공개정보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
하여 판결의 경향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로짓분석을 통해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룰 분석의 틀을 정리하면 다음 < 표 4 >
와 같다. 공익의 정의에 따른 비공개정보의 필요성·범위를 평가하
는 정보변수,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환경변수 각각이 정보공개행
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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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소송 하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판결의 결과
가 될 것이다.
재판의 결과는 취하,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뉜다. 취하는 소를 
제기한 본인이 자진해서 소송을 취소하는 것이고, 각하는 소를 제기
해서 얻을 법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를 제기할 권한
이 없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두 경우에는 소
송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이루
어지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비공개처분 당시 제시한 비공
개 사유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분석해야 하므로, 취
하·각하 판결이 내려진 판례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각판결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판결
이고, 인용판결은 비공개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중 인용판결은 공개거부되었던 모든 청구정보에 대한 처분을 취소
하는 전부인용과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고 일
부는 공개를 명하는 일부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기각판결은 최초 공개가 요청된 정보에 대해 비공
개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용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인용은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일부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이 나타나는 것은 
공개를 요청했던 정보가 다양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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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부분공개에 대해서 판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
12707판결)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
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
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정보공개청구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부분공개를 판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부분공개결
정도 공개로 보고, 판결 결과가 정보공개(부분공개 포함)일 때를 1




김기환(2005)은 43개 중앙부처(2003년 기준)를 두 가지 기준
으로 나누어 부처 유형분류를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업무의 주요 특성에 따라 정책 결정과 결정된 정책의 집행으로 구
분하였다. 이 분류기준은 2003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부처 기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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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집행
감사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
육부, 국가정보원, 국민안전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
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
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
회,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
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
성가족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
청, 국가보훈처, 국가안보실, 국
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
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통령비서실, 대
통령경호실, 방위사업청, 병무
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통일부, 특
허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 김기환(2005),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5)을 참고하여 정리
< 표 5 > 업무 특정성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유형 분류
석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6)
기획기능은 주로 기관의 주요 업무가 새로운 정책·계획·시책·
법령안 둥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로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정책수립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 수집, 통합 판리 및 
보고기능이 중요하다. 반면 집행기능은 기관의 주요 업무가 수립된 
정책·제도·법령 등에 따라 이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으로서, 특화된 단일 업무의 집행을 주로 수행하며 대부분의 업무
가 정형화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처리가 거래지향적 (transaction- 
5)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org.mogaha.go.kr/
6) 행정자치부(2003)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인 정부기능 연계모형(Business 
Reference Model; BRM)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부처 기능 분류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BRM은 행정정보공유, 정부기록관리 등 현재의 ‘정부 3.0’































※ 송하중(2003), 한국행정연구원(2005)의 분류를 참조하여 정리
< 표 6 > 조직 기능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유형 분류
oriented)이므로 데이터의 정확한 현행화(update)가 중요하다(김기
환, 2005).
이에 따라 정부부처를 분류하면 위 < 표 5 >와 같다. 기본적으
로 부처 분류에 대한 김기환의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나, 다만 2003
년의 정부부처와 조직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된 경우 해당 부처
의 업무 성격을 이어받은 부처로 정리하였다.
(2) 조직의 기능
조직의 기능이란 정부관료제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는 것이다.
국가관리 기능은 국민이 국가체제내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능을 말한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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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능은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상공업 활동의 규범
을 설정하거나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활동 
전반에 개입하는 기능이다. 사회문화기능은 국민의 소속감과 일체감
을 세대간에 전수하는데 필요한 교육, 문화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처한 구성원을 돕는 공적구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의 방식으로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거
나 지원하는 기능을 말한다(송하중, 1993).
이러한 기능 분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나누면 위의 < 표 6 >
과 같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에서 조직의 기능 변수는 범주형 변수
로 설정하였고, 이 때 기준변수는 사회문화 변수로 설정하였다.
(3) 조직 권력성
공공정책과정에서 관료제의 권력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Rourke(1984)이다. 그에 따르면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관료제
의 영향력은 두 가지 권력원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하나는 
관료의 전문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기관과 관계있는 외부집단으
로부터의 정치적 지지이다(유평준, 2000). 행정기관은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권력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 차이
가 난다. Meier(1980)는 127개의 연방정부기관의 조직적 권력을 
측정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그는 Rourke의 이론에 근거하여 자원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권력을 분리한 뒤, 몇 가지 요인들로 
구성된 지표를 구성함으로써 각 요소를 측정하였다.
오재록(2011)은 Meier의 모형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고 보고 정부부처 권력지수 산출모형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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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평가된 정부부처의 권력지수를 조직권력성을 평가하는 수치
로 사용하였다. 2011년과 명칭이 변경되거나 조직이 통·폐합된 경
우 해당 기관의 업무를 이어받은 기관으로 의제하였다. 다만 여기서 
권력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다른 변수와의 형
평성을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했다.
2) 환경변수 :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은 개인정보
에 대한 규정을 달리함으로써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의미를 
‘프라이버시’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전면개정 이전의 
정보공개법을 참조조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전면개정 이전의 법을 
근거로 하는 경우, 각각의 판결의 결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2004년 1월 29일 법 제7127호로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30일부터 발효된 정보공개법 전부개정법안 및 그 이후의 정보공개
법을 근거법령으로 판결하고 있는 경우와 그 이전의 정보공개법을 
근거법령으로 삼고있는 경우로 나누어 코딩하였다. 판례의 경우 그 
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구법을 기준으로 내려진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구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2004년 전면개정안 시행 이전과 이후로 일괄 분류하지 않고, 법 시
행 이후에 이루어진 판례라도 참조조문을 확인하여 2004년 이전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는 각각 다
른 공익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가 요청되었을 때, 요청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각 규정이 보호하는 정보의 성격이 
다르므로, 대상 처분이 어떤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였느냐에 따라 그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기준으로 현
행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헌
법 제37조 제2항은‘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
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볼 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유로
는 제1호의 법령상 비밀·비공개, 제2호의 국방 등 국익 침해가 해
당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한 사유는 제3호
의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4호의 재판관련 정보 등, 제5호의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8호의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이 해당한
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유로서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제7호의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꼽을 수 있다.
한 판례에서 비공개정보를 복수로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의 3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
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유형을 범주형 변수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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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변수명 측정방법
















1. 2004년 개정 이전 법 근거




국가안전보장 제1호, 2호 해당
질서유지 제 3, 4, 5, 8호 해당
개인정보보호 제 6, 7호 해당
< 표 7 > 변수의 측정
입하지 않고, 각 유형을 각각 명목변수로 취급하여 처리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정보공개법 시행시점인 1998년부터 2013년까
지 정부 및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제기된 
소송 중, 본안판단이 이루어진 판례를 대상으로 한다. 즉 비공개 사
유의 가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판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로서 취해진 판결 중 
총 206건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 중 비공개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판결만을 추려내어 총 177건을 정리하였다. 같은 피고에 
대해 항소, 상고심으로 구성되는 판례도 있었으나, 원고의 주장내용
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도 각각을 독
립적인 판례로 보고 수집하였다. 한편 항소 및 상고이유에 따라 판
결에서 각각 고려하는 비공개사유가 달라지거나 아예 비공개사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는 상급심 판례는 원심 판결의 내용과 상관 없이 분
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자료수집
분석대상인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에 공개
된 판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에 공개된 
판례, 1998년 ~ 2013년 각 연도의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수록된 
판례를 수집하였다. 항소심, 상고심에서 판결의 존부를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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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라도 사건번호 및 판결 내용을 직접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는 제외하였다.
3. 분석모형 : 이항 로지스틱 분석
공개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분
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공개여부가 공개·비공개의 2가지 값
만을 가지므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이 적합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주요 변수들의 추이를 살펴본다. 우선 
개별 비공개 사유의 발생빈도를 연도별로 나타내면 다음 < 표 8 >
과 같다. 분석대상인 정보공개 소송 중 본안판단이 이루어진 판례를 
대상으로 각 사건에서 다루어진 비공개 사유를 수집, 정리하였다. 
총 분석대상 판례의 수가 177건임에도 불구하고 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그보다 많은 값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
건에서 2개 이상의 비공개 사유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단계에서 다루는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
이고 있는 것은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 항목으로 79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어서 제4호 재판관련 정보(59건), 제1호의 법령상 비
밀·비공개(52건), 제5호의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49건)이 비공개 
사유로 많이 채택된 항목이었다.
정보공개청구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불복절차로서 행정소송의 
제기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본안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비공개사유 해당 건수는 큰 영향




























1998 1 0 0 0 0 0 0 0 1
1999 1 0 0 2 7 1 0 0 8
2000 0 0 0 2 1 1 0 0 3
2001 3 1 1 4 3 4 1 0 7
2002 2 1 1 0 1 2 1 0 4
2003 3 0 0 7 2 5 1 0 12
2004 2 5 3 7 1 5 0 0 13
2005 3 2 2 6 1 4 0 0 9
2006 4 1 2 7 3 9 2 0 16
2007 2 2 1 3 4 2 1 1 10
2008 2 1 1 3 3 6 1 0 12
2009 3 1 4 7 10 15 7 0 25
2010 8 0 2 2 4 13 1 0 18
2011 5 0 0 2 2 3 1 0 8
2012 7 1 1 4 4 5 0 0 16
2013 6 2 0 3 3 4 1 0 15
계 52 17 18 59 49 79 17 1 177
< 표 8 >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비공개 사유별 행정소송 현황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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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개인정보보호 판례수
1998 1 0 0 1
1999 1 8 1 8
2000 0 3 1 3
2001 4 6 4 7
2002 3 2 2 4
2003 3 9 5 12
2004 7 10 5 13
2005 4 6 4 9
2006 5 10 10 16
2007 3 7 2 10
2008 3 3 7 12
2009 4 13 21 25
2010 8 7 14 18
2011 5 2 4 8
2012 8 7 5 16
2013 8 5 4 15
계 67 98 89 254
< 표 9 > 연도별·비공개정보 유형별 빈도
2. 비공개정보 유형별 빈도
비공개정보를 헌법 제37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개인정보보호의 3가지 유형으로 묶어서 정리해 볼 수 있
다. 정리한 결과는 위 < 표 9 >와 같은 빈도로 나타난다. 유형별 비
공개 정보는 2008년의 일시적인 증가를 제외하면 질서유지, 개인정













총 판례수 101 76
※ 각 업무특정성별 총 판례수 대비 정보유형의 비율을 평가
< 표 10 > 업무특정성에 따른 비공개정보 현황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하는 비공개사유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조직요인
1) 업무특정성
(1) 업무특정성에 따른 비공개정보 비율
먼저 업무특정성 유형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
는지 분석하였다.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경우 질서유지에 







국가안전보장 42 24 1
국가안전비율 36.84 53.34 5.56
질서유지 72 17 9
질서유지비율 63.15 37.78 50
개인정보보호 60 7 12
개인정보비율 52.63 15.55 66.67
총 판례수 114 45 18
※ 각 조직기능별 총 판례수 대비 정보유형의 비율을 평가
< 표 11 > 조직 기능에 따른 비공개정보 현황
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들의 경우 질서유지 정보라는 사유를 제시한 
경우보다 국가안전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에 해당되는 정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
2) 조직의 기능
(1) 정부조직기능에 따른 비공개정보 비율
다음으로 조직 기능에 따라 어떤 비공개 사유가 많이 나타났는지 
정리해 보았다. 역시 여기서도 정보 유형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총 판례수에 비해 정보의 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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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형에 따른 국가관리기능이 강한 기관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사유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질서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사유
가 많았다. 산업경제기능이 강한 기관의 경우 반대로 국가안전보장 
사유가 많았다. 사회문화기능이 강한 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사
유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비공개 사유의 빈도는 조직 기능과 연관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를 
다루기 보다는 국가 단위의 정책을 다룰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사회·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문화기능 조직
의 경우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
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2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1. 이항로짓분석
종속변수의 경우의 수가 공개와 비공개의 2가지이므로 이항 로
지스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공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
석에서 종속변수는 공개판결의 경우 1, 비공개판결의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변수들은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다.
모델 1은 조직요인만으로 영향요인을 판단하였고, 모델 2는 통제
변수로서 정보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업무 특정성, 조직의 기
능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서 더미코딩이 되고, 첫 번째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내용은 < 표 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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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Model 1 Model 2
B Exp(B) p B Exp(B) p
상수항 .328 1.388 .847 .155 1.168 .932
조직요인
1. 조직기능
   국가관리 -1.068 .344 .107 -.858 .424 .211
   산업경제 -1.912 .148 .009 -1.508 .221 .045
2. 업무특정성 -.331 .718 .366 -.447 .639 .269
3. 권력성 .421 1.524 .301 .268 1.308 .530
정보요인
1. 국가안전보장 -.423 .655 .309
2. 질서유지 .465 1.592 .258
















< 표 12 >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 공개, 0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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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델 1에서 공개판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산업
경제기능일 때 각각 공개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델 2
에서 통제변수로서 정보유형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에도 산업경제기
능의 경우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공개 판결에 강한 영향
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덧붙여, 정보유형 중 개인정보보호 정보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 살펴 볼 판례의 경향에서 개인정보보호 정보의 경우에 눈에 
띄게 부분공개의 비율이 높은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2. 판례의 경향 분석
앞에서 살펴 본 이항로짓분석의 결과, 첫째 조직이 산업경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일 경우 정보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지며 둘째 개인정보보호 정보의 경우 정보의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각각을 실제 판례의 경향과 비교해보고
자 한다.
먼저 조직의 기능과 정보공개 판결의 관계이다. 산업경제기능 기
관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질서유지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공개판결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본 기능별로 나눈 조직유형 중 산업경제 유형의 조
직을 피고로 한, 즉 공개청구 기관이 되었던 판례는 45건이었다. 질
서유지정보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63.15%) 국가관리기능기관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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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산업경제기능기관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정보의 비율(53.34%)
이 가장 높았다. 이중 인용된 6건의 판결 모두 국세청이 피고였으
며, 50%에 해당하는 3건의 판결은 부분공개를 채택함으로써 공개
판결 중 부분공개판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 유형에서 공개요청된 자료는 내부지침, 세무조사 관련 서류 
등 매우 다양하였으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점이 공통적
이었다. 대법원은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에서 “국
세기본법 규정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
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
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세무공무원은 위 규정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후의 많은 판결들7)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법원은 과세정보 “전
부를 공개한다면, 납세자들로서는 이를 악용하여 세무 조사의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고내용을 조정하는 등 허위로 세무신고
를 하여 탈세를 하면서도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요령 등을 쉽게 터
득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세무조사업무의 모든 처리과정이나 담
당 부서 및 담당자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탈세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고, 또한 “세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과세
7) 서울고법 2011. 5. 25. 선고 2010누35694 판결, 부산고법 2012. 5. 25. 선
고 2012누195 판결, 서울행법 2012. 5. 31. 선고 2011구합398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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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보라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공평하고 정당
한 조세부담의 실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서울
고법 2003. 12. 2. 선고 2002누19086 판결)가 있다고 판시함으로
써 질서유지 정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질서유지 정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공개 판결이 이루어진 경
우,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정보이거나(광주지
법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906 판결), 납세자 본인의 정보
로서 타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정보인 
경우(서울행법 2010. 11. 19. 선고 2010구합24869 판결, 서울행
법 2013. 7. 23. 선고 2012구합29356 판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비공개 판결이 이루어진 국가안전보
장정보와 달리, 질서유지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5건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되었다. 비공개판결이 나타난 경우도 과세공무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과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존재할 수 
있거나(서울행법 2002. 7. 10. 선고 2001구49797 판결), 부실채
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는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서울행법 2012. 1. 29. 선고 2001구16445 판
결) 등 명백하게 비공개되어야 할 경우에 국한되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법원은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
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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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
두19021 판결 등)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질서유지를 
위해 정부기관이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정
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 질서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된다면 공개하
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이 많았다.
그 예로서 부산고법 2011. 6. 1. 선고 2010누5615 판결을 본
다. 법원은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
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국토교통부(판
결 당시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피고로 제기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입찰가격의 적정
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이는 상고심
인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14432 판결에서도 모두 인정
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렇듯 산업경제기능 기관의 경우 주로 국내 경제활동 전반에 개
입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시행기
준이 명확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상자의 선발 과정 등에
서 순응과 이해를 높이는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다
른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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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 질서유지 개인정보 계
부분공개판결수 7 24 26 36
공개판결수 33 64 66 108
해당 판례수 67 98 89 177
공개판결율 49.25 65.31 74.16 61.02 
부분공개판결율 10.45 24.49 29.21 20.34 
< 표 13 > 비공개정보 유형별 부분공개현황 : 전체기간
공익 적합적이라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기본
적으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개별적으
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2.6.28. 선고 2002두
1342 판결)이라고 개인정보보호의 공개 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결정이 내려
진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원에서는 정
부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므로 부분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개인정보를 제외하
고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에
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
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서 부분공개판결이 이루어진 빈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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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 표 13 >은 비공개 정보 유형별 판례 중 부분공개가 이루
어진 판례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판례에서 차지하는 부분공
개 판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개인정보보호 유형이고 가장 낮
은 것이 국가안전 유형이며, 그에 비례하여 공개판결의 비율도 개인
정보보호, 질서유지, 국가안전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부분공개는 공
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
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8)에 가능하다고 규정
되어 있다. 실제로는 부분공개 판결이 내려진 대부분의 판결은 일부 
정보가“개인식별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나머지 정
보가 “비공개대상인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그 나머지 정보만을 분
리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9)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 유형에 해당할 경우 
인용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이러한 법원의 판결 경향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다수의 비공개사유를 들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법원의 
기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이외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많
은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정부기관에 비해 법원에서 부분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공정보를 공개하려는 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의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판결에서 다
투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보인 경우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
8)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공개).
9)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부산지법 2010. 10. 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광주지법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90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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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꾀하는 경
우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
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찰의 송치의견서
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그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
출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
우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고 하며 정보공개를 결정하
였다.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
누17067 판결, 서울고법 2013. 5. 24. 선고 2012누31375 판결 
등)에서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
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 구제의 이익이 사생활의 비밀 등
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이
더라도 정보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제3절 법 개정 전후의 영향요인 분석
1. 이항로짓분석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규정을 달리함으로써 판례의 견해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개정 전후로 영향요인에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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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B Exp(B) p B Exp(B) p
상수항 .360 1.433 .928 -.632 .532 .811
조직요인
1. 기능
   국가관리 1.011 2.749 .460 -2.056 .128 .065
   산업경제 -1.282 .277 .456 -1.823 .162 .117
2. 업무특정성 -.858 .424 .452 -.077 .925 .882
3. 권력성 .235 1.265 .782 .667 1.949 .316
정보요인
1. 국가안전보장 .078 1.082 .934 -.838 .433 .107
2. 질서유지 -1.390 .249 .193 1.074 2.927 .051
















< 표 14 > 법 개정 전후 영향요인 분석
1 = 공개, 0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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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 표 14 >를 보면, 개정 전에는 조직변수 중 유의미한 값
이 없다가, 개정 이후 국가관리기능에 해당할 경우 공개판결이 내려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정 전후 판
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보변수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도 변화가 나타났다. 개정 
이전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던 정보변수들이 개정 이후 판결
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 이후,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식별정보
형식에서 프라이버시보호형으로 규정양식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 
문언의 변화가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개인정보보호유형에 해당할 경우 공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
고, 또한 질서유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가설 5, 6이 부분적으로 성립하고 
가설 4는 인정된다. 이를 볼 때, 제도의 변화에 따른 판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판례의 경향 분석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 정보에 해당할 경
우 공개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겼다. 이것은 개정 이전의 경우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이며, 판례의 입장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
호 본문은 개인식별정보형식에서 프라이버시보호형으로 규정양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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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 질서유지 개인정보 계
개정 전
공개판결율 75.00 51.16 72.73 57.41 
부분공개판결율 10.00 13.95 22.73 14.81 
개정 후
공개판결율 38.30 76.36 74.63 62.60 
부분공개판결율 10.64 32.73 31.34 24.39 
< 표 15 > 비공개정보 유형별 부분공개현황 : 2004년 개정 전후
대해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다.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
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고 밝힘으로
써, 정보의 형식이 개인식별정보의 형태를 띠는 정보 뿐만 아니라 
내용 상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정보까지 보호되어
야 할 개인정보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 표 15 >를 보면, 개인정보보호에 해당
하는 경우의 공개판결율이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부분공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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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할 개인정보의 범
위가 확대된 대신,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적극 공개
하는 입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질서유지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정 후 인용 판결
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 표 15 >를 보면, 2004
년 개정 이전에 비해 부분공개판결율이 크게 높아졌고, 부분공개판
결율의 확대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개판결율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공개판결율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서유지 정보 관련 판례의 공개판결율 
상승은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질서유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양상이 변화한 데
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법원의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은 보안관찰 관련 통
계자료가 “통계자료의 분석에 의하여 대남공작활동이 유리한 지역
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정보가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
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질서유지 정보 중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
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 이전의 경우 정치적·보안
적으로 정보공개가 곤란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활발히 이
루어졌다. KAL 858 비행기 폭파사건과 관련된 정보(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징계재심사건 회의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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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원에 대한 징계 내용 및 처리 결과, 교육정보화 사업, 학원
폭력 관련정보, 교육개혁 추진방향 등의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의 의사결정과정 관련 정보(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
1481 판결) 등이다.
그러나 2004년 전후를 기점으로 형사사건 수사기록, 교도소 내 
교정행정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불복절차를 취하는 수가 대
폭 늘어난다. 한미 FTA 협정문 초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다룬 
판결(서울행법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과 같이 국
익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보공개청구가 나타났지만, 주로 
경찰·검찰·법무부의 형사사건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를 이룬다.
대법원은 “교정 업무의 투명성 측면에서 이를 제시·공개할 공익
적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위 근무보고서의 기재내용을 통해 교도관들의 근무방법 등이 파악
될 소지가 있다거나 교도관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수용자들로
부터의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는 일반적 혹은 부수적 사정만으
로 이 사건에서 이를 공개함으로써 교정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이고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고 본다. 더 나아가 이들 정보가 재판이나 법 집행에 ‘직접적
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
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최대한 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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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수단으로서 취해지는 행정소송의 공개 판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를 판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 기간을 두고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중에서는 조직의 기
능 변수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전 기간에 걸쳐 로짓 분석
을 실시했을 때, 독립변수만으로 분석한 Model 1에서는 기능 변수 
중 산업경제기능기관일 경우 공개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정보유형을 포함한 Model 2에서는 조직의 기
능 변수 중 산업경제기능기관일 경우와 정보유형 중 개인정보보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개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되었다. 따라서 권력기관일수록 공개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가설 1과 집행기관에 공개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가
설 2는 기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통계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직의 기능에 
따라 제시되는 비공개 사유의 구성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데에서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정부 조직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조
직이 취급하는 공공정보의 유형과 그 유형별 구성도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유형이 공개 판결에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
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조직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법인 개
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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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기업 비밀 
보호를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경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공개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원에서는 정부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므로 
부분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경
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없거
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유형에 
해당할 경우 인용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이러한 법원
의 판결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를 살펴 볼 때,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다수의 비공개사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법원의 기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이외의 
사유는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많았다. 즉 적어도 정부기관에 비해 
법원에서 부분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공정보를 공개하
려는 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유형이 공개 
판결에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정
부조직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 개정 전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직의 기능 
중 공개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구성이 달라졌다. 또
한, 법 개정 이전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정보유형이 법 
개정 이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
정 이전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던 정보변수들이 개정 이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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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유형에 
해당할 경우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질서유지 유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정 이전에는 유의미한 조직변수가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
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개정 이전에 비해 개정 이후 국가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들이 가진 정보의 특성이 바뀌었다고 생각되기 보다는, 법원이 법 
개정 이후 부분공개를 활용하여 가급적 ‘알 권리’ 보장의 취지로 판
결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개정 전 국가관리기
능에 해당하는 공개판결 27건 중 6건 만이 부분공개에 해당하였지
만, 개정 이후 국가관리기능에 해당하는 공개판결 46건 중 19건이 
부분공개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가설 5, 6이 부분적으로 성립하고 
가설 4는 인정된다. 제도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
지만 판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보요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요인이 공통적으
로 공개판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질서유지 요인은 개정 이후 공개 판결의 가
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조직요인에서는 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산업경제
기능이 공개 판결에 강한 유의성을 갖고 있었으나, 법 개정 전후로 
나누었을 때 그 유의성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능변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개정 전후로 분석했을 경우 유형별
로 분석할 수 있는 판례의 수가 적어진 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어
떤 기능의 경우 10건 전후의 판례만이 분석가능했고, 변수를 분석
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80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 동명의 법률 제정과 함께 도
입된 제도이다. 이것은 행정환경의 측면에서는 민주적인 행정환경의 
구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행정가치적 측면에서는 ‘알 권리’라는 
공익의 실현과 맞닿아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가량 지난 시점
에서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제도의 도입과 정비, 그리고 제도 이용자적 측면, 양
적·질적 정보공개율 등 단계적으로 두루 살피고 있었으나, 불복절
차 과정 그 중에서도 행정소송을 다룬 논문은 적었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절차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청구가 거부되었을 경우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적극적
인 수단인 행정소송에 주목하였다. 정보공개제도 하에서 불복수단으
로 취해지는 행정소송의 공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를 판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공개법을 근거법령으로 한 판례 중, 비공개 정보 사유를 명
시하였으나 공개 판결이 내려진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각 판례에서 다루어진 비공개정보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판결의 경향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행
정소송에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 분석하였다. 정부조직의 유형에 따른 조직변수, 공익의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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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비공개정보의 필요성·범위를 평가하는 정보변수,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환경변수 각각이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 기간을 두고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 중에서는 조직의 기
능 변수만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전 기간에 걸쳐 로짓 분석
을 실시했을 때, 독립변수만으로 분석한 Model 1에서는 기능 변수 
중 산업경제기관일 경우 공개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
났다. 통제변수인 정보유형을 포함한 Model 2에서는 조직의 기능 
변수 중 산업경제기관일 경우와 정보유형 중 개인정보보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개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통계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직의 기능에 
따라 제시되는 비공개 사유의 구성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데에서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정부 조직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조
직이 취급하는 공공정보의 유형과 그 유형별 구성도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유형이 공개 판결에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
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조직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011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법인 개
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기업 비밀 
보호를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경우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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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원에서는 정부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므로 
부분공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개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개
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
를 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행
태를 보이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유
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부분공개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유형이 
공개 판결에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에 대
한 정부조직의 태도도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 개정 전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직의 기능 
중 공개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구성이 달라졌다. 또
한, 법 개정 이전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정보유형이 법 
개정 이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
정 전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던 정보변수들이 개정 이후 판결
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유형에 
해당할 경우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질서유지 유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정 이전에는 공개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변수가 없
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국가관리기능이 공개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
력을 가지게 되었다. 제도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
지만 판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보요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요인이 공통적으
로 공개판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법 개정 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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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질서유지 요인은 개정 이후 공개 판결의 가
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조직요인에서는 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산업경제
기능이 공개 판결에 강한 유의성을 갖고 있었으나, 법 개정 전후로 
나누었을 때 그 유의성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능변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개정 전후로 분석했을 경우 유형별
로 분석할 수 있는 판례의 수가 적어진 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어
떤 기능의 경우 10건 전후의 판례만이 분석가능했고, 변수를 분석
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하에서 개인정보보호 유형에 해당하는 비공개사유가 
제시된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서 공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부분공개제도를 사용하여 정보를 
공개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정부가 
정보공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기능에 따라 공개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달라
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통계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직의 기
능에 따라 제시되는 비공개 사유의 구성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데에
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정부 조직의 기능적 특성에 따
라 조직이 취급하는 공공정보의 유형별 구성 및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정보의 특성, 조직 요인이 공공기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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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의 공개 
여부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계량 분석에서 활
용할 변수 선정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 
하에서 정보공개행태를 분석한 다른 실증연구들을 참고하여 요인 
등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법부가 결정하
는 판결과 행정부의 처분이 동일한 성격의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변수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한편으
로 판례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분석한 예가 부족하여 변수를 
충분하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분석 자료 수집과정에서의 한계이다. 국내에서 결정되는 많
은 판례들 중에서 의의가 있는 판례들만 판례공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에 공개되지 않은 판례는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분석할 수 있는 판례의 한계로 인해 법 개정 전후
의 분석이 미진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
구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된다면, 더 자세하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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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introduced in 
1998, with enacting an Act of the same title. The system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democratic public administrative 
and to realize the public good named ‘Right to Know’. 
Almost 15 years from introduced, we need to study whether 
the system are working properly. I note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because it is the active means for system users if 
the disclosure request is denied.
When a person claims some information disclosure to 
government, they determine whether the information 
93
openned. If disclosure or partial disclosure decision would be 
given, claimer can take the appeal procedure. And then, It is 
the court that finally decide whether the information disclose. 
It can’t be ignore the role of court when decide it. This 
paper studi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urt about 
information disclosures.
This analysis idnetified the following facts.
When I analyzed over the whole period and considered 
the effe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rganizational 
function’ is the only significant variable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When I did the logit analysis over the 
whole period, there are more likely to disclose the cases 
with the ‘Organizational function’ or ‘Protection on Personal 
information’ variable. These results are based on that the 
combination of the non-disclosure reasons presented 
distinc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al function’. 
It means that it can be different on the type or combination 
of public information depending on that.
In that point, we can determine indirectly the attitude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There has had so high profile for the privacy as to enact the 
integrated law encompass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t 
was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However, if the 
government put the refusal disposition with ‘Protection on 
personal information’ or ‘Protection on trade secret’, then 
94
the judgement would be likely to cancel the disposition and 
disclose the information.
Next, on analysis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f the law revision, the significantly effective variables has 
been changed. In particularly, The variables that were not 
significant variables before the revision become the 
significant variables after the revision. If the disposition 
cases had the ‘Protection on personal information’ reason, 
they would be likely to disclose from the trial. Also, if the 
disposition cases had the ‘Domestic order maintenance’ 
reason, they would be likely to disclose. After the revision, 
the ‘State management’ function became the significant 
variable to probability of disclosure judgement. As a result, 
Changes in the system can’t affect overall the judgement, 
but there are some factors affecting the judgement.
In conclusion, among the information variables, the 
‘Protection on personal information’ is significant to 
probability of disclosure judgement in common. When we 
divided into two period,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we 
can see that ‘Domestic order management’ bacame the 
significant variable to probability of disclosure judgement. On 
the other hand, among the organizational variables ‘Industry 
and Economy’ function has a strong significance to the 
disclosure judgement. However the significance is 
disappeared when we focus on the period after the revision.
These analysis result suggest that:
First, if the disposition cases had the ‘Protection on 
personal information’ reason, they would be likely to disclose 
from the trial. It means the court tend to make the decision 
to the eff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using the partial 
disclosure system, and also, it can be indirectly supposed 
that the government has more passive than the court. In 
addition, the probability of disclosure varies depending on the 
govermental function. As we see from statistical analysis, 
these results are based on that the combination of the 
non-disclosure reasons presented distinctly different 
depending on ‘Organizational function’ variable.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it can be different on the type or 
combination of public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variable.
Keyword :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Non-disclosure 
information. Appeals Proceedings. Administra- 
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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